
입법정책브리핑 제2026-9호 

제437회 국회(임시회, 2026. 7. 6. ~ 2026. 7. 31.) 

 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1 

 

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책적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

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

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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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제437회 국회(임시회)는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2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20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1건,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23건, 7월 30일 ~ 31일

에 걸친 제3차 본회의에서 2건 등 모두 26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37회 국회 제1차 ~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

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 위반

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한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

한(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3)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인해 피해를 

받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광업법」 일부개정법률

안, (4)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을 협동연구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

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37회 국회의 제1차 ~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26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제9 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3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재정경제기획 

위원회(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의원 등 

12인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 의원 등 

16인 

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 의원 등 

10인 

7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8)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9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 의원 등 

13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W6S0L7W2J9D1I8A1B1I5I1G6H8F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H6U0E7R3Y0C1C4R4P6N1N6O0O4B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H6U0E7R3Y0C1C4R4P6N1N6O0O4B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H6U0E7R3Y0C1C4R4P6N1N6O0O4B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D6L0L7D1Q5A1O4O2U1Z5P6T0E9S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D6L0L7D1Q5A1O4O2U1Z5P6T0E9S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D6L0L7D1Q5A1O4O2U1Z5P6T0E9S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K2L5J1K2I3J0E1F5D5C4C3A6B1J5K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I2J5I1I2G3H0W1Z5X5Y2F0G2F8D5D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Q2M5M0K9M0K1K0I9R5R6P3Q2O5P3O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B2Z6N0G3I1V0R1J7F4L0O1R0M4L1O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Q6C0N3P1N0H1G7Q3J7T3Q6X9E0Q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Q6C0N3P1N0H1G7Q3J7T3Q6X9E0Q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V5W0U7V2D9D1B1C3A4B0Z2H9I6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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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1인 

11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1인 

1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1인 

13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 의원 등 

11인 

1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 의원 등 

12인 

15 외교통일위원회(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 의원 등 

11인 

16 국방위원회(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17 

행정안전위원회(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8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 의원 등 

13인 

1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 의원 등 

22인 

20 
문화체육관광 

위원회(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 의원 등 
11인 

21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1)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2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1)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의원 등 
10인 

23 

보건복지위원회(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 의원 등 

12인 

24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등 

11인 

25 

국토교통위원회(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26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1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슈를 다

룹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Y5W0X4V1U0U1C5C0B5C5A3A9Z3Z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V5W0U4V1C0D1B5A0A4Z5Z0V2W3U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Z2I5I0H4G1E0F1N5M0L6J5R4Q9R6P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W5E0F4D1D0C1A5B0J3J3I9I6G8H4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T2B5A0A3Z2Y1U1T0R4S5Q0Y9X9Z6A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A2W5X1V2W1U5U1T1B4B2A5A2Z8Z5X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I2T6G0S4Z1A0S1A0B4B2H5R1Y0J8U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C2Z6C0G3O2M5N2E2P4F5M3G9F8U6Y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D2K5L0J7J1I4G1H7P2P8N2O0N0N5L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X2W4U0T7B1C9A1Z3Y1G4H0G1E2D0L7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T5R0S5Q1R2P1X7X0W5X3V6V1T9Q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M2K5C1G2U1F6A1T6A3G3T2C2V2M9P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V2W5U1U1S2T7B0C9A4A0Z5Z5Y6G1G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C2D5B1A2A1Y6Z1H4H0G2H0F0F9E7E8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Y2Z5H0H7F0G3F1F6D1M7M4K1L9J4K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O6P0O4W3B0O1I5F4G4M5Q3T5R9D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Q5R1P0Q0O1P1L8J1J1H3J5H8H2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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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법정책 이슈 

 

형사사법체계 개편 

 

개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우리 형사사법체계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로서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와 공소 제기를 함께 담당하는 구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경찰에게도 수사개시ㆍ진행 권한이 있었

지만, 주요 사건의 처리와 종결, 강제수사, 기소 여부 판단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ㆍ통제가 강하게 작용

했습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참여정부 시기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로 논의됐습니다.  당시 논의의 

핵심은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되 검찰의 사법적 통제 기능을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 것인지

에 있었습니다.  이후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개시ㆍ진행권이 법률에 명시됐지만, 검

사의 수사지휘권은 여전히 유지돼 근본적인 권한구조 변화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은 

201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입니다.  이 합의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명하복

적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일정한 수사종결권을 부여하

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0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돼 2021년 1월부터 새로

운 수사체계가 시행됐습니다.  2022년에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종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ㆍ경제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을 직접 기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

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4호 검ㆍ경수사권 조정 이슈 참조).  그러나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사건 처리 지연, 검ㆍ경 간 사건 왕복, 부실 수사에 대한 통제 부족 등이 문제로 제

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 수사준칙은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한 상황에

서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후 논쟁의 중심은 검사의 

최초 직접수사권보다도, 기소 여부 판단 과정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할 것인지로 이동했습니다.  

2025년에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조직법 차원으로 확대됐습니다.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구조가 

확정됐습니다.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등을 담당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

도록 해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을 조직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조직 개편 시행 전 국

회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청 검사에게 남아 있던 직접 보완수사 권한과 검사를 수사 주체로 전제한 조항

을 정비하여 수사와 기소를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마무리하였습니

다.  일각에서는 사건 처리의 장기화,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한 강한 반대와 함께 

위헌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https://jpilp.com/Views/DataRoom/NewsLetter_view.aspx?NewsletterID=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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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본회의에서는 사건 인지 등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검사의 송치사건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 동향 

 소관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6년 10월 2일로 시행이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

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

반이 마련된 것에 맞추어 우리나라 형사사법 절차의 기본법인 이 

법을 개정하여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게 수사기관 및 공

소기관 간의 권한 및 상호 관계 등 세부 절차적 사항을 정비할 필요

가 있음.  아울러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제도적으로 

도모하고, 적법 절차 및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형사사법 단계별로 확충할 것이 요청됨.  이에 검사

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

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며, 검사의 보

완수사요구권ㆍ시정조치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을 정비하여 수

사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강제수사 과정의 영상녹화 및 피의

자신문 녹음 등 절차적 통제장치와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ㆍ수사기

록 열람 등 범죄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2026-07-31 

(원안가결) 

 

정책 동향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법무부) 

 

출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W6S0L7W2J9D1I8A1B1I5I1G6H8F5
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file/2025/10/20251020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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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정부 업무보고(법무부, 2025. 12. 19.) 

 

출처: 법무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업무보고 누리집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의원안 등: 피해자 형사소송 참가제도 신설 등  2026. 7. 

차규근 의원안 등: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관련 조항 정비 등  2026. 7. 

김예지 의원안: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주체에 고발인 추가  2024. 8. 

 

검수완박 시즌2 : 검찰청 폐지 및 수사ㆍ기소 분리의 문제점  국회의원 정책자료 

 

검ㆍ경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국회의원 정책자료 

 

각국 검찰청의 수사권 및 경찰과의 협력관계 연구 - 보완수사요구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및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와 국가수사 거버넌스 재편에 관한 연구  국회사무처 정책자료 

 

중수청, 본청ㆍ6개 지방청 체제로 10월 2일 출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https://www.korea.kr/special/govReport.do?bsiYear=2026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N2W6S0L7W2J9D1I8A1B1I5I1G6H8F5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78165
https://ampos.nanet.go.kr:7443/materialSeminarDetail.do?control_no=PAMP10000000069060
https://www.jipyong.com/newsletter/legislation_policy/57_2608/legislation_policy_1.pdf
https://www.jipyong.com/newsletter/legislation_policy/57_2608/legislation_policy_2.pdf
https://www.jipyong.com/newsletter/legislation_policy/57_2608/legislation_policy_3.pdf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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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검ㆍ경 수사권 조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영국 수사체계의 연혁과 그 시사점 - 수사ㆍ공소기관의 분리 및 보완수사를 중심으로 -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25. 9. 19. 

2025. 9. 7. 정부는 수사ㆍ공소 관련 정부 조직 개편안을 공식화하였다.  발표된 개편안은 영국의 수사ㆍ공소기

관 구조와 닮아있다.  수사ㆍ공소기관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이루어진 논의와 변화들은 수사체계의 마련이 공정

성ㆍ객관성과 신속성ㆍ효율성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찾아가야 하는 어려운 국정과제임을 보여준다.  향후 

우리나라의 구체적 제도 개편에 있어서도 합리적 균형의 고려와 함께 기관 간 관계 정립 및 소통 강화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자료」 2020. 12. 18. 

이 연구는 먼저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입법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  다음은 신설하는 공수처의 

기능적 한계를 분석하고 단기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독립수사기구의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공수처와 검찰청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을 모색하였다. 

 

수사체계 재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5. 12. 31. 

본 보고서는 국민과 경찰을 대상으로 하여 2020/2021 수사권조정/검찰개혁의 성과, 수사ㆍ기소의 완전분리안 

등에 대해 상세한 설문조사를 행하고, 수사를 경험한 범죄피해자, 경찰, 검사 및 변호사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행하여 2020/2021 수사권조정/검찰개혁의 성과를 살펴보는 동시에 현행 수사 체계ㆍ실무상의 문제점을 파악

하고 ‘수사ㆍ기소의 완전분리’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참조될 수 있는 현행 수사체계의 개선방안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ㆍ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대표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ㆍ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1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893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8130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0&brdSeq=32965
https://www.kicj.re.kr/board.es?act=view&bid=0001&list_no=18065&mid=a10101000000
tel:02-6200-1746
mailto:stlim@jipyong.com
tel:02-6200-1743
mailto:ykyun@jipyong.com
tel:02-6200-1812
mailto:jkkim@jipyong.com
tel:02-6200-1841
mailto:scpark@jipyong.com
tel:02-6200-1841
mailto:ywshin@jipyong.com
tel:02-6200-1841
mailto:cwmin@jipyong.com
tel:02-6200-1841
mailto:jhc@jipyong.com
https://forms.gle/bLJPBnnZT9fx22SDA
http://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27
http://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94
http://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115
https://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708
http://www.jpilp.com/index.aspx
https://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159
https://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68
https://www.jipyong.com/kr/member/member_view.php?seq=457

